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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 노동시장이 전통/내수산업의 근로자와 ICT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수출중심산업
근로자로 양극화 개편되고 있음. 

– 내수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함. 
– 비대면 및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정규직을 기피하게 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임. 
– 재택근무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work and life balance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

음.  On-off line 병행
– 일과 가정의 양립

• 교육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이 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간 학력 저하가 심각함. 

• 사교육 수요가 증가함. 

– On line 수업이 늘고, On-Off line 수업의 병행을 선호함. 
–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학, 코딩 등 교육 내용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함. 

• 정부의존도가 높아지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 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정치권의 늦장 대응은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를 낮춤. 
– 방역 중심의 코로나사태는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보임. 
– 복지부분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공공 중심의 복지를 강화함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11

국민(복지수요자)들의 수요 변화



 13 

II. 문재인 정부의 복지 현실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의 복지와 재정 1

• 정부예산의 48%(2021년도 기준)를 보건 복지 고용 및 교육
부문에 사용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2021년도 총지출 555.8조원, 보건·복지·고용 부문 199.9조원,
교육 부문 71조원.

–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실업으로 양극화 심화가 심화되고 있
음.

•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화 등 친노동입법으로 청년, 노
인,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업 및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림.

– 복지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음.
• 양적 확대에 따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가비교에 있어서 ‘주관적 복지 불만족인구 비율’은 19.2%로 OECD 주
요선진국의 2배 수준임: 미국 9.30%, 영국 6.005, 독일 9.3%, 프랑스
8.70% 등(OECD, Better Life Initiative 2020)

13



 14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의 복지와 재정 2

• 복지비 부담이 재정불안정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전이되고 있음:
2021년도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9조4천억원이 증가하면서 재정수
지는 38조2천억원이 적자가 됨. 즉, 복지부문이 재정적자의 51.1%
의 기여를 함.
– 문재인정부(2017~2020) 국가채무 186.7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42.2조원),

GDP대비 48.4%(2020)
– 박근혜정부(2013~16) 국가채무 136.9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106.8조원),

GDP대비 38.3%(2016)

• 국민들의 복지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국민부담율은 2020년
27.7%임. 2017년 24.8%이후 7년 연속 상승 중임.
– 사회보험의 적자 및 기초연금 및 무상복지의 확대는 향후 국민부담율을 더
끌어올릴 것임.

• 복지비의 증가와 함께 확대된 복지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분
의 증원이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예산에서
일반행정비의 비중(6.4%, 2021)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공무원은 9만2천명이 증가했고, 이는 IMF~2017
년 8만7천명 증가 인원보다 많음.

14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1

•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복지비 지출은 급격히 늘
어나고 있음에도 비효율이 심각함: 사각지대와 중복급여
– 사각지대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의 이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이 부실함. 

• 사회보험의 가입률에서 비정규근로자들은 국민연금 61.7%, 건강보
험 64.9%, 고용보험 74.4%에 불과함 (2020년도 기준). 반면 정규근
로자들은 95%이상 가입 중임. 

•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보고됨(복지부, ‘2019년도
성과계획서’). 

– 빈곤층 907만명 가운데 복지수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
명임.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35만명을 발굴하여 13
만명만 지원함(사회보장정보원, 김승희 의원실, 2019.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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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출처: 한국경제신문, “[단독] 내년현금복지 ‘중
복살포＇만 23조“, 2019.11.14

•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포퓰리즘 복지 경쟁으로 중복급여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은 “사회
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
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출처: 중앙일보, “[단독] 지난해 복지재정 최대 142억 중복지급…” 부처간 정보 교류 개선해야” “, 2017.10.16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2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출처: 중앙일보, “관광호텔지원 126억, 만화육성 40억 … 이게다저출산예산?”, 2021.6.22.

• 거품/물타기 제도가 많음.
– 정책목표에 벋어난 제도의 끼워넣기가 성행함
–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하면 16개 정부부처의

119개가 저출산예산대책
• 저출산예산에 관공호텔지원 126억원, 만화율성 40억원 등

(2021년도)

17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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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4
• 5대 사회보험의 재정부실화 및 시스템 낙후가 심각함. 

– 국민연금
• 국민연금 4차재정재계산(2018)에서 2041년 수지균형이되고 기금고갈이 2057년
으로 3차재계산보다 3년 단축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에서 직무유
기를 하고 있음. 

• 재계산위원회가 제출한 4지선다형 대안 역시 위원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   
– 건강보험

•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0.6%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43.1%임. 2018년 40.8%, 2019년 41.4%였음. 노인인구
비율은 15.7%로 평균보다 약 2.9배 더 사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는 2017년 6.12%에서 2021년 6.86%로 0.74%p인상됨. 요율인상율
은 매년 2~3% 수준임. 

• 건강보험에서 원격의료, DRG(포괄수가제)의 확대, 진료체계 개혁 등 진료비 절감
노력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은 OECD최고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음. 

– 산재사망율(만명당): 2020년 1.09, 2019년 1.08, 2016년 0.96(최저수둔) 

– 고용보험
• 코로나이전부터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고, 코로나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증하
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3천억원에서 2021년 현재 2조7천억원의 적자로
추정됨. 

18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문재인정부 복지의 문제들 5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도 불구하고 빈곤
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비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등 신제도의
도입 및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거꾸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코로나의 수혜자인 ICT 및 비대면 기업들은 성과급 잔치와 이에 따
른 배분 등의 갈등을 낳고 있는 반면 피해기업들로서 대면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은 습관적 실업과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보편적 복지가 역진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기본소득 논쟁은 기존의
소득재분배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음. 

– 5030의 7번째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은 과거와 달
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음에도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낙
오층(Left-behind)임. 

• 특히 평준화 공교육은 이들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부모찬스를 키우
면서 양극화를 학대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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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빈곤율)

20

출처: OECD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17 2000 2010 2017

스웨덴 0.27 0.28 (‘18) 0.25 0.05 0.09 (‘18) 0.09

노르웨이 0.24 0.26 (‘18) 0.26 0.06 0.08 (‘18) 0.08

덴마크 0.23 0.24 (‘16) 0.25 0.05 0.06 (‘16) 0.06

스페인 .. 0.35 0.35 .. 0.15 0.15

이탈리아 0.28 0.32 0.33 0.12 0.13 0.14

그리스 .. 0.32 0.33 .. 0.14 0.12

영국 0.31 0.32 (‘18) 0.29 0.11 0.10 (‘18) 0.12

미국 0.26 0.28 0.29 0.17 0.17 0.18

한국 .. 0.17 0.20 .. 0.15 0.17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 2018년은 163조원의 복지예산으로 3.2%의 빈곤율을 낮춤(0.199에서 0.167로). 

1%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50조9천억원의 비용이 듦. 
– 2017년 131조원의 복지예산으로 빈곤율 2.4%,  GINI계수 0.05 낮춤.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표> 주요국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21
출처: OECD

소득재분배전 소득재분배후

2000 2010 2017 2000 2010 2017

스웨덴 0.45 0.44 (‘18) 0.43 .. 0.34 (‘18) 0.28

노르웨이 0.43 0.42 (‘18) 0.43 .. 0.31 (‘18) 0.26

덴마크 0.42 0.43 (‘16) 0.45 0.23 0.25 (‘16) 0.26

스페인 .. 0.51 0.51 0.26 0.25 0.33

이탈리아 0.47 0.50 0.52 .. 0.34 0.33

그리스 .. 0.52 0.53 0.36 0.38 0.32

영국 0.51 0.52 (‘18) 0.51 0.24 0.27 (‘18) 0.37

미국 0.48 0.50 0.51 0.35 0.34 0.39

한국 .. 0.34 0.41 0.32 0.32 0.36

• 현재의 복지정책으로는 재정의 재분배정책 수행 불가능함. 
– 복지개혁이 전제된 재정지출이 필요함.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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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복지 Stress Test

탈((脫)코로나를위한사회복지

복지정책 vs 사회정책

• 왜 복지제도는 비효율적인가? 
– 복지제도(빈곤 선택적 제도)의 사회정책화(보편적 제도화)

• 복지제도의 역분배화(비빈곤층 지원 확대)
– 복지정책의 이중성

• 형식적 지원과 비빈곤층에 대한 귀착
– 취약계층 지원의 유인 억제

• Taxonomy: 복지정책 vs 사회(발전)정책
– 복지정책(Welfare policy)

• 빈곤층 대상(소득조사)
• 소득재분배 개선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전국민대상
• 사회안정 및 사회발전

– 사회적 위험관리, 국민의 삶의질 개선, 국민생산성제고(국가경쟁력), 다양한
사회적 요구 충족 등

• 재원확보 전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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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이후의사회복지
24

무엇이 ‘공정복지’인가?
• Rawls의 Max[min]

– 공공과 민간의 조화
– 의료 뿐 아니라 육아, 교육, 주택 등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적 개념
임.  

– 즉, 최고의 복지정책은 ‘빈곤 박멸(poverty eradication)’

• 문재인정부의 Min[max]
– 국가독점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 Equality: ‘모든(의료) 국민들에게 정부가 똑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하나로 건강보험
• 무상복지
• 보편적 복지
• 교육 평준화
• 기본소득 등

– 재정 지출중독/ 국민 복지중독으로 국가파산 가능성
• 관료적 국영 생산시스템으로 생산성 소멸/복지 부담능력 상실

COVID-19이후의사회복지
25

필수복지(서비스)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그림> 필수복지와 보충복지

n1

n2

0 복지
q1 q2

• q1은 정부가 공급할 필수복지, q1q2는 정부가 예산으로 제공할 수 없는 보충복
지에 해당함. 

u2

u1

비복지

y2y1

사회무차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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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지속가능 복지 Stress Test

• 복지비 지출이 빈곤률을 줄이고 있는가?   

•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 복지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가? 

• 복지비 지출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개선하는가? 

•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가? 

26

탈((脫)코로나를위한사회복지

기본소득제는 기본바우처(voucher)로
• 기본소득의 개념?

– Type A: 조건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미국 알라스카주

– Type B: 조건없이 특정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무상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연금/ 노인수당
• 청년수당
• 아동수당
• 육아수당
• 실업수당 등
 역진적 소득재분배 제도/ 사회긍정적 효과 없음(청넌실업증가, 출산율 저하 등)

– Type C: 소득조사 후 조건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기초생활에 충분하게 지급되는 수당
• 기초생활보장급여

– Type D: 소득조사/소득세신고 후 조건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Negative Income Tax
• Tax Return

• 기본소득의 방향
– Type C의 강화
– Type B + Type D
– 지급 수단은 Vouche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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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코로나를위한사회복지

기본소득제의 개념(Generalization)
• Negative Income Tax

28

T = r (B – Y)

Type A

출처: 김원식(역), 『재정학과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2005, 제9장 참조

IV. 정책방향: 복지 넷트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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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30

복지네트웤 모델(2021)

시장확대와
기업복지확대

사회단체활성화

기본소득

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소득보장축
– 안정적 고용

• 소득의 원천이면서 노후소득의 원천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연금 활성화

• 의료보장축
–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 건강관리의 개선
– 산업안전의 제고
– 재활 및 장애인 보호

31

복지네트웤 모델: 복지와 경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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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외곽마름모
– 산업네트웤: 금융, 의료, 노동, 산업안전

• 외곽과 내부의 중간
– 민간 사회안전망: 민간건강보험, 민간연금, 민간산재보험, 능력개발

• 내부마름모
– 공공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노
인요양보험

• 내부마름모와 중심
– 사회서비스: 의료급여, 실업부조, 장애인 서비스 등

• 중심
– 기초생활보장제도

32

복지네트웤 모델: 복지와 경제 (3)

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공공 vs 민간 vs 사회단체
– 공공

• 무상 공급자로서 정부의 관료화 및 정부의 실패
• 복지 부문의 낮은 생산성

– 민간
•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기술 개발을 통한 복지 효율화
• 신복지 기술의 범사회적 확산 및 투자

– 사회단체
• 종교 및 NPO를 중심으로 한 네트 웤 형성

33

복지네트웤 모델: 복지와 경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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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왜 복지지출은 비효율적인가?

• 복지제도(빈곤 선택적 제도)가 대상의 확대에 따라 사회정책화(보편적 제도화)
되고 있음. 

– 복지제도의 역분배화(비빈곤층 지원 확대)를 의미함. 

• 보편적 복지의 이중성
– 보편적 지원은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형식적 지원임. 
– 비빈곤층에 대한 혜택에 집중함.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득표 유인 낮음.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복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으로 누수가 심각함. 

• 정부부처간 역할 중복
–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 사회정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 통합 과제

• 각부처가 노인, 여성, 청년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연금정책의 경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

소관임.   

• 국민인식의 부족
– 중산층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인식함. 
– 복지지출이 후세대의 부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증세의 환상으로 무상, 포퓰리즘에 긍

정적임. 

34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금급여 중심에서 질적 서비스중심의 전환
– 주택급여는 공공주택의 수혜로 전환 등

• 빈곤가구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위치추적, CCTV, 빅데이터, AI 등 ICT기술 적극 도입

• ‘Play or Pay’도입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환수함. 
– 자치단체의 정책목표는 주민복지임. 

• 자치단체별 상대적 빈곤인구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따른 차
등 자치단체 교부금제도 적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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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중복복지 조정

• 각부처의 복지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분야별 콘트
롤 타워를 구축함.
– 청년, 여성, 노인, 빈곤층 부문 등

• 부처간 지원대상을 중심으로 유사 업무 분야를 조정하고
집중화함. 
– 유사 복지정책 정리
– 인적 조정

• 중앙정부의 개인별 투명한 공적이전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함. 
– 여러제도로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적지원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함. 

36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사회보험시스템의 조정
• 사회보험료 징수시스템의 국세청 이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서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함.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의 진료체계 통합
–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작업장외에서의 사고 구분이 어려움. 
–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능을 통합한 노인건강보험의 도입
– 노인장기요양은 진료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사회보험청의 신설
– 각 사회보험시스템의 혁신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
음. 

–
• 광역 자치단체별 재정 분리 및 사회보험 차별적 적용

– 다양한 특성의 5천만 인구를 하나의 제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림직함. 
–

• 민영 사회보험 활성화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을 분산관리(Risk 
Pooling)함.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일자리 간의 다층 구조화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
– 민영산재보험 활성화
–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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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V. 결론: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사회안전망 개혁의 원칙
– 개인적 선택의 허용: 공공 vs 민간 vs 사회단체
– 복지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 “만족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다/ 낭비다.”  
– 제도의 투명성: 4차산업기술의 도입
– 정치적 역동성 인식: 비정규 포함 모든 근로자 적용

•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사회안전망의 운영상(경제학적) 원칙
– 사회보험급여와 보험료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예측
– 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경제적 왜곡간의 균형 유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새로운기술,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적 행
태변화 등에 따라 제고 개선

–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득재분배 분리
– 사회단체도 국민생산에 기여

39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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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억제와 근로빈곤층 자립능
력의 제고
– 중산층 육성: 4차산업기술의 도구화
– “가족 시스템”의 부활: 생산성 증대의 기본
– 근로자도 가족: 정부 의존 탈피와 기업 역할 강화
– 비정규직(On-demand worker)의 보호

• 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한 양적 질적 공급
– 서비스 공급자의 다원화: 공공, 민간, 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사 등
– 금융산업 및 의료산업의 활성화

•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 신뢰제고
– 민영화/ 영리/ 신기업경영방식 도입

• 안정적 고령사회의 진입
– 노인노동시장의 활성화: 재교육 강화
– 4차산업기술은 고령자의 축복: 로봇, 자동번역, AI 등
– 4차산업기술을 이용한 인생 3모작 사회 시스템 구축

40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ICT 복지시스템
– 정부(사회복지)는 4차산업기술의 최대 수요자: 정보기술, 로봇, 
생체공학 등을 성장 뿐 아니라 ‘나눔/sharing’을 위하여 활용

•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육 훈련 활용
• 고령자 고용을 위한 로봇시스템 도입 및 도움로봇 활용
• 요양원 등 복시시설의 과학적 관리
• 노화 억제를 위한 생체공학기술 보급
• Big data의 활용을 통한 복지시스템 개혁 등

– 복지부문에서 정부의 목표지향형 기술개발과 시스템개혁 필요
• 사회복지는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 통일한국에 대비한 복지제도 및 복지공급 시스템의 구축
– 4차산업기술을 이용한 북한 복지제도 구축: Jump-up

41

사회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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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복지 이념 OUT
– 복지의 탈정치화
– 사회통합 이념의 개발

• 무상복지 OUT
– Pay-go 적용
– 선출제입에서 선입제출 복지제도

• 차별(Discrimination) 과 배제(Exclusion) OUT
– To Inclusion

• Equality OUT
– To Equity

• 세대간 갈등 OUT
– 세대간 화합
– 세대간 융합

42

복지국가, Not-To-do-List for Sustainment

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연금과 사회보험 완전 적용으로 대타협
– 노동시장의 국제기준화
– 근로자 보호: 산재사망율 억제

• 정부지원에서 민간중심의 다양한 체계적 기부
– 정부역할의 한계, 나눔기술문화의 확산

• 복지정책에서 사회(발전)정책으로 전환
– 양적 확대에서 사회서비스의 질관리로

• 기회 균등을 위한 육아/교육 형평성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조기 사회진출

• 고령화 투자
– 정년철폐
–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43

복지국가,  To-do-List for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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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업혁명에서의사회보장

• Exclusion에서 Inclusion으로
• Korean standard에서 (New) international standard로
• Public Service에서 Private service 공급자 모델로
• Innovation from the Public 
•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 노후소득보장에서 노후보장으로
• 100세시대 노인복지에서 100세시대 노동개혁으로

– 고령사회는 고령자가 주인/ 흑자인생

• Generation to Generation(G2G) government 에서
Pay-go government로

• 복지정책에서 (질적) 사회발전(번영)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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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0(=자본주의 5.0)의 명제

사회발전을위한복지플랫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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